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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국내동향
2022년 12월 1차

주요 현안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인증제도 개선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개선안에는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시부터 인증을 유지해온 기업 등을 ‘최고기업’으로 지정, 

자회사·협력사 등 타 기업에 가족친화경영 및 제도를 확산하는 운영 경험을 전수(멘토링) 

하게 하고, 다양한 생애주기 근로자에게 적용할 가족친화제도 및 프로그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신설하여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개정하는 내용 포함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1.30]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20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1]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19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5]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33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8]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46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8]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53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9]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52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라는  

비전 아래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을  

3대 목표로 설정

   여성가족부는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2023년부터 확대·운영

-   2022년 특화상담소를 운영한 10개 시·도에 이어 신규로 세종·울산·전남·충남 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인천과 부산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

에서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사업도 통합하여 지원

   여성가족부는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관계부처 합동 보고

-   이번 방안은 1인가구,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가족형태 다양화에 발맞춘 가족센터  

프로그램 발굴 및 기능 확대로 시설 이용자층을 보다 넓히고, 정부의 대국민 가족서비스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마련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부모,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이 등 돌봄부담이 큰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까지로 확대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21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롭게 지정

-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한 취약계층 창업교육과 일자리 제공,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창의교육 서비스, 한부모·다문화가정 대상 맞춤형 심리미술 교육, 1인 여성가구 대상 

정리·청소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여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여성가족부, 2023년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14개소로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 보고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확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21개 신규 지정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노동·

고용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6인)

2022-12-09

기존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을	강화하여	이미	양성된	국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경력단절	없이	리더급	여성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외	연구현장에서의	연구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	보완(안	제4조제3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의2	및	제17조	신설	등)

건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2022-11-28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를	위해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하되,	그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별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보다	

기여(안	제18조의3	등)

가족·

돌봄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2022-11-29

가정위탁보호의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위탁가정을	선정할	경우	입양기관의	

장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입양대기아동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	

(안	제22조의2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

2022-11-30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	기한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안	제18조의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2022-12-07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이	수료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에	장애아동	돌봄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아동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	또는	청소년부모의	자녀	등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큰	아이들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육아환경	조성(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제13조의2제3호의2	및	제4호의2	신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

2022-12-08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4조제4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22-12-09

현행법상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을	현행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에서	12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50일)로	

연장하고,	반드시	출산	후에	사용하여야	하는	출산전후휴가의	기간도	이에	맞추어	

현행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에서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로	연장하여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의	건강	

회복	및	출산한	자녀의	안정적	육아환경	조성	도모(안	제74조제1항	및	제2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22-12-09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연장하면서	현행법에	따른	

출산휴가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기간을	이에	맞추어	연장(안	제7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22-12-09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기한을	

배우자	출산일부터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의	건강	회복	및	

출산한	자녀의	안정적	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안	제18조의2)

저출산·

고령화

인구정책기본법안

(최종윤의원	등	60인)
2022-11-29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미래	예측성을	높여,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	및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예측되는	변화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대와	지역이	공존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ㆍ경제	정책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기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대체하고	포괄하여,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안	제1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41조까지,	제43조)

젠더

폭력·

안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2022-11-28

불법촬영물에	대하여	증거	조사를	하는	경우	개별	모니터	및	음향장치를	통한	

재생	등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	사적인	비밀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안	제29조제3항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2022-11-28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	등의	조사를	전담하고	신문을	중개하는	전문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피의자ㆍ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경우에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증인신문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성폭력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	최소화(안	제26조의2	신설,	제29조의2	신설,	제30조,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신설,	제41조의2	

신설,	제41조의4	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0인)

2022-11-29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신속히	가능하도록	경찰이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간소화(안	제25조의3제3항	및	제8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2022-11-30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범죄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비밀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근로자가	

상담ㆍ치료	및	수사기관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평온한	근로환경의	조성과	근로자	고용안정에	기여	

(안	제76조의4	신설	등)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2022-11-30

스토킹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해	

보호와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촉진을	돕기	위해	치료명령대상자에	

‘스토킹행위자’	추가(안	제2조의3제4호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3인)

2022-11-30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신상정보	등록제도에서	차량	정보	등록기준을	소유뿐만	

아니라	실제	운행하는	차량으로	확대하고,	등록대상자	점검	수인의무	부과	및	

벌칙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등록대상자	관리의	정확도	향상(안	제43조,	제45조	및	

제5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2022-12-06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보호	강화(안	제56조제1항제2호의4	및	

제57조제4항제4호의2호	신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2022-12-06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안	제29조의3제1항제27호	신설	및	

제29조의4제1항제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2022-12-06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전문강사	위촉	시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한	범죄조회도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안	제29조의3제1항제18호의2	신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2022-12-07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아동	보호	

(안	제10조제2항제26호	신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5인)

2022-12-08

재판의	선고까지	수개월이	소요됨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기간은	각	1개월,	2개월에	불과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과	피의자	신병의	변화에	대한	통지	의무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안	제2조제1호다목,	제3조제1호,	제5조제6항,	제8조제4항,	제9조제5항	

단서,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2022-12-09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	조치	사항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안	제3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2022-12-09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성폭력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서	피해자	두텁게	보호	

(안	제5조의4제1항	후단	및	제30조제2항	신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

2022-12-09

여성가족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여성폭력	관련	사건신고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통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	방지(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

2022-12-09

직접	통화하지	않고	추후	부재중	전화를	확인한	경우라도,	이러한	전화	

시도가	지속ㆍ반복되면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줄	수	있으므로	

스토킹행위에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	보완	

(안	제2조제1호)

법·계획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022-12-09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있지만,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으로	한정(안	제15조의2)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KWDI	연구보고서]	

청소년	성교육	수요조사	연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11.29 연합뉴스 [그래픽]	청소년	‘성	교육’	설문조사	결과
https://www.yna.co.kr/view/

GYH20221129000300044?input=1363m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12.01

뉴스1 여가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위한	공청회	개최 https://www.news1.kr/articles/4881033

뉴시스 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여가부	공청회	개최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30_0002

106819&cID=10201&pID=10200

여성신문 여가부,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등	새	정부	주요	과제로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30233

연합뉴스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채용부터	퇴직까지	남녀직원	성비	공개(종합)
https://www.yna.co.kr/view/

AKR20221130127351530?input=1195m

헤럴드경제 향후	5년	갈	양성평등	정책	모색…여가부,	양성평등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http://news.heraldcorp.com/

view.php?ud=20221201000074

파이낸셜뉴스 여가부,	성별	근로	공시제	추진…양성평등	계획	공청회	개최
https://www.fnnews.com/

news/202212010901444465

YTN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채용부터	퇴직까지	남녀직원	성비	공개
https://www.ytn.co.kr/_

ln/0103_202212011724201949

2022년	여성관리자패널조사	

학술대회
12.5 한국일보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31%	덜	받아...임금격차	OECD	1위	불명예	계속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

A2022120415280000221?did=NA

[제14차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협력포럼]	

성평등한	회복을	위한	파트너십: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얻은	

교훈에	대한	지역적	논의

12.5 여성신문 코로나19	이후	성평등한	재난	회복	위한	방안은?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30366

12.6 BBS	NEWS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평등한	재난	회복	국제적	공조는?
http://news.bbsi.co.kr/news/

articleView.html?idxno=3091157

적극적	조치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12.9

연합뉴스 여성	우대조치	인지도	男	>	女…‘동의한다’	응답은	女가	더	많아
https://www.yna.co.kr/view/

AKR20221209042000530?input=1195m

서울신문 여성	우대	조치,	여성보다	남성이	더	잘	안다…왜?
https://www.seoul.co.kr/news/

newsView.php?id=20221209500064

이데일리 청년	남성들	“우리사회	남성에게	불평등해	여성할당제	반대한다”
https://www.edaily.co.kr/news/

read?newsId=02023766632556880

헤럴드경제 “가부장적일수록	여성	우대	주장”…	의외의	설문	결과	이유는?
http://news.heraldcorp.com/

view.php?ud=20221209000413

12.11 여성신문 “국민	10명	중	6명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	모른다”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30522

유관기관 연구동향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 실태와 대응과제(육아정책연구소)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 실태를 파악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방안 모색

돌봄 서비스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입법적 쟁점을  

살피고, 법적 개선 과제 모색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12.4

연합뉴스 한국,	지난해도	남녀	임금격차	OECD	1위…여성이	31.1%	덜받아

김난주	연구위원

https://www.yna.co.kr/view/

AKR20221202068600530?input=1195m

세계일보 한국	男女	임금	격차	26년째	OECD	1위…여성·노동계	“경력	단절·연공	서열제	탓”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04501492

한국경제TV 韓	남녀	임금격차	OECD	1위…여성이	31.1%	적어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

=A202212040016&t=NN

서울신문 같은	일	하면서	돈	적게	받는	韓여성…임금격차	또	OECD	1위
https://www.seoul.co.kr/news/

newsView.php?id=20221204500049

 참고자료   

-	 	[육아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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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아이돌봄과 교육의 유기적인 통합방향을 검토하고, 독일 사례에서  

구체적 대안을 확인하고자 ‘돌봄과 교육 –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와 논의’에 대한 제131차 

양성평등정책포럼 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평등한 회복을 촉진하고, 향후 위기상황이  

다시 발생했을 경우 의사결정 및 대응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성평등한 회복을 위한 파트너십: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얻은 교훈에 대한 지역적 논의’를 

주제로 제14차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협력포럼 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적극적 조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만 18세~69세 

성인 남녀 1,8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발표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30316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30317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30330

교육과 돌봄의 단절을 넘어 통합적 돌봄이 이루어지는 학교로(12.5)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성평등한 재난 회복을 위한 국제적 공조 절실(12.6)

   국민 10명 중 6명,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 모른다고 응답 청년 남성, 공정성보다 ‘남성 불평등’  

인식이 적극적 조치 동의에 영향(12.9)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plaza/press.do

보도자료

 참고자료   

-	 	[힌국법제연구원	<법연>,	

2022.12.10]	

https://www.klri.re.kr/kor/journal/

Z/78/view.do

초고령사회의 돌봄서비스로서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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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국내동향
2022년 12월 1차

주요 현안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인증제도 개선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개선안에는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시부터 인증을 유지해온 기업 등을 ‘최고기업’으로 지정, 

자회사·협력사 등 타 기업에 가족친화경영 및 제도를 확산하는 운영 경험을 전수(멘토링) 

하게 하고, 다양한 생애주기 근로자에게 적용할 가족친화제도 및 프로그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신설하여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개정하는 내용 포함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1.30]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20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1]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19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5]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33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8]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46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8]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53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9]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52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라는  

비전 아래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을  

3대 목표로 설정

   여성가족부는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2023년부터 확대·운영

-   2022년 특화상담소를 운영한 10개 시·도에 이어 신규로 세종·울산·전남·충남 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인천과 부산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

에서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사업도 통합하여 지원

   여성가족부는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관계부처 합동 보고

-   이번 방안은 1인가구,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가족형태 다양화에 발맞춘 가족센터  

프로그램 발굴 및 기능 확대로 시설 이용자층을 보다 넓히고, 정부의 대국민 가족서비스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마련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부모,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이 등 돌봄부담이 큰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까지로 확대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21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롭게 지정

-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한 취약계층 창업교육과 일자리 제공,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창의교육 서비스, 한부모·다문화가정 대상 맞춤형 심리미술 교육, 1인 여성가구 대상 

정리·청소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여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여성가족부, 2023년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14개소로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 보고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확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21개 신규 지정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노동·

고용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6인)

2022-12-09

기존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을	강화하여	이미	양성된	국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경력단절	없이	리더급	여성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외	연구현장에서의	연구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	보완(안	제4조제3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의2	및	제17조	신설	등)

건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2022-11-28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를	위해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하되,	그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별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보다	

기여(안	제18조의3	등)

가족·

돌봄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2022-11-29

가정위탁보호의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위탁가정을	선정할	경우	입양기관의	

장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입양대기아동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	

(안	제22조의2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

2022-11-30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	기한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안	제18조의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2022-12-07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이	수료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에	장애아동	돌봄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아동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	또는	청소년부모의	자녀	등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큰	아이들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육아환경	조성(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제13조의2제3호의2	및	제4호의2	신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

2022-12-08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4조제4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22-12-09

현행법상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을	현행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에서	12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50일)로	

연장하고,	반드시	출산	후에	사용하여야	하는	출산전후휴가의	기간도	이에	맞추어	

현행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에서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로	연장하여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의	건강	

회복	및	출산한	자녀의	안정적	육아환경	조성	도모(안	제74조제1항	및	제2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22-12-09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연장하면서	현행법에	따른	

출산휴가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기간을	이에	맞추어	연장(안	제7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22-12-09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기한을	

배우자	출산일부터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의	건강	회복	및	

출산한	자녀의	안정적	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안	제18조의2)

저출산·

고령화

인구정책기본법안

(최종윤의원	등	60인)
2022-11-29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미래	예측성을	높여,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	및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예측되는	변화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대와	지역이	공존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ㆍ경제	정책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기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대체하고	포괄하여,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안	제1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41조까지,	제43조)

젠더

폭력·

안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2022-11-28

불법촬영물에	대하여	증거	조사를	하는	경우	개별	모니터	및	음향장치를	통한	

재생	등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	사적인	비밀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안	제29조제3항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2022-11-28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	등의	조사를	전담하고	신문을	중개하는	전문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피의자ㆍ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경우에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증인신문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성폭력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	최소화(안	제26조의2	신설,	제29조의2	신설,	제30조,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신설,	제41조의2	

신설,	제41조의4	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0인)

2022-11-29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신속히	가능하도록	경찰이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간소화(안	제25조의3제3항	및	제8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2022-11-30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범죄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비밀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근로자가	

상담ㆍ치료	및	수사기관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평온한	근로환경의	조성과	근로자	고용안정에	기여	

(안	제76조의4	신설	등)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2022-11-30

스토킹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해	

보호와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촉진을	돕기	위해	치료명령대상자에	

‘스토킹행위자’	추가(안	제2조의3제4호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3인)

2022-11-30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신상정보	등록제도에서	차량	정보	등록기준을	소유뿐만	

아니라	실제	운행하는	차량으로	확대하고,	등록대상자	점검	수인의무	부과	및	

벌칙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등록대상자	관리의	정확도	향상(안	제43조,	제45조	및	

제5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2022-12-06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보호	강화(안	제56조제1항제2호의4	및	

제57조제4항제4호의2호	신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2022-12-06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안	제29조의3제1항제27호	신설	및	

제29조의4제1항제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2022-12-06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전문강사	위촉	시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한	범죄조회도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안	제29조의3제1항제18호의2	신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2022-12-07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아동	보호	

(안	제10조제2항제26호	신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5인)

2022-12-08

재판의	선고까지	수개월이	소요됨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기간은	각	1개월,	2개월에	불과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과	피의자	신병의	변화에	대한	통지	의무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안	제2조제1호다목,	제3조제1호,	제5조제6항,	제8조제4항,	제9조제5항	

단서,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2022-12-09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	조치	사항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안	제3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2022-12-09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성폭력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서	피해자	두텁게	보호	

(안	제5조의4제1항	후단	및	제30조제2항	신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

2022-12-09

여성가족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여성폭력	관련	사건신고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통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	방지(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

2022-12-09

직접	통화하지	않고	추후	부재중	전화를	확인한	경우라도,	이러한	전화	

시도가	지속ㆍ반복되면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줄	수	있으므로	

스토킹행위에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	보완	

(안	제2조제1호)

법·계획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022-12-09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있지만,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으로	한정(안	제15조의2)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KWDI	연구보고서]	

청소년	성교육	수요조사	연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11.29 연합뉴스 [그래픽]	청소년	‘성	교육’	설문조사	결과
https://www.yna.co.kr/view/

GYH20221129000300044?input=1363m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12.01

뉴스1 여가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위한	공청회	개최 https://www.news1.kr/articles/4881033

뉴시스 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여가부	공청회	개최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30_0002

106819&cID=10201&pID=10200

여성신문 여가부,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등	새	정부	주요	과제로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30233

연합뉴스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채용부터	퇴직까지	남녀직원	성비	공개(종합)
https://www.yna.co.kr/view/

AKR20221130127351530?input=1195m

헤럴드경제 향후	5년	갈	양성평등	정책	모색…여가부,	양성평등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http://news.heraldcorp.com/

view.php?ud=20221201000074

파이낸셜뉴스 여가부,	성별	근로	공시제	추진…양성평등	계획	공청회	개최
https://www.fnnews.com/

news/202212010901444465

YTN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채용부터	퇴직까지	남녀직원	성비	공개
https://www.ytn.co.kr/_

ln/0103_202212011724201949

2022년	여성관리자패널조사	

학술대회
12.5 한국일보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31%	덜	받아...임금격차	OECD	1위	불명예	계속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

A2022120415280000221?did=NA

[제14차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협력포럼]	

성평등한	회복을	위한	파트너십: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얻은	

교훈에	대한	지역적	논의

12.5 여성신문 코로나19	이후	성평등한	재난	회복	위한	방안은?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30366

12.6 BBS	NEWS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평등한	재난	회복	국제적	공조는?
http://news.bbsi.co.kr/news/

articleView.html?idxno=3091157

적극적	조치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12.9

연합뉴스 여성	우대조치	인지도	男	>	女…‘동의한다’	응답은	女가	더	많아
https://www.yna.co.kr/view/

AKR20221209042000530?input=1195m

서울신문 여성	우대	조치,	여성보다	남성이	더	잘	안다…왜?
https://www.seoul.co.kr/news/

newsView.php?id=20221209500064

이데일리 청년	남성들	“우리사회	남성에게	불평등해	여성할당제	반대한다”
https://www.edaily.co.kr/news/

read?newsId=02023766632556880

헤럴드경제 “가부장적일수록	여성	우대	주장”…	의외의	설문	결과	이유는?
http://news.heraldcorp.com/

view.php?ud=20221209000413

12.11 여성신문 “국민	10명	중	6명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	모른다”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30522

유관기관 연구동향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 실태와 대응과제(육아정책연구소)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 실태를 파악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방안 모색

돌봄 서비스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입법적 쟁점을  

살피고, 법적 개선 과제 모색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12.4

연합뉴스 한국,	지난해도	남녀	임금격차	OECD	1위…여성이	31.1%	덜받아

김난주	연구위원

https://www.yna.co.kr/view/

AKR20221202068600530?input=1195m

세계일보 한국	男女	임금	격차	26년째	OECD	1위…여성·노동계	“경력	단절·연공	서열제	탓”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04501492

한국경제TV 韓	남녀	임금격차	OECD	1위…여성이	31.1%	적어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

=A202212040016&t=NN

서울신문 같은	일	하면서	돈	적게	받는	韓여성…임금격차	또	OECD	1위
https://www.seoul.co.kr/news/

newsView.php?id=20221204500049

 참고자료   

-	 	[육아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2022.11.30]		

https://kicce.re.kr/main/board/view

.do?menu_idx=231&board_idx=471

57&manage_idx=41&old_menu_idx=

0&old_manage_idx=41&old_board_i

dx=0&group_depth=0&parent_idx=

0&group_idx=0&group_ord=0&vie

wMode=NORMAL&search_text=&r

owCount=10&viewPage=1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아이돌봄과 교육의 유기적인 통합방향을 검토하고, 독일 사례에서  

구체적 대안을 확인하고자 ‘돌봄과 교육 –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와 논의’에 대한 제131차 

양성평등정책포럼 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평등한 회복을 촉진하고, 향후 위기상황이  

다시 발생했을 경우 의사결정 및 대응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성평등한 회복을 위한 파트너십: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얻은 교훈에 대한 지역적 논의’를 

주제로 제14차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협력포럼 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적극적 조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만 18세~69세 

성인 남녀 1,8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발표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30316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30317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30330

교육과 돌봄의 단절을 넘어 통합적 돌봄이 이루어지는 학교로(12.5)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성평등한 재난 회복을 위한 국제적 공조 절실(12.6)

   국민 10명 중 6명,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 모른다고 응답 청년 남성, 공정성보다 ‘남성 불평등’  

인식이 적극적 조치 동의에 영향(12.9)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plaza/press.do

보도자료

 참고자료   

-	 	[힌국법제연구원	<법연>,	

2022.12.10]	

https://www.klri.re.kr/kor/journal/

Z/78/view.do

초고령사회의 돌봄서비스로서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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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국내동향
2022년 12월 1차

주요 현안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인증제도 개선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개선안에는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시부터 인증을 유지해온 기업 등을 ‘최고기업’으로 지정, 

자회사·협력사 등 타 기업에 가족친화경영 및 제도를 확산하는 운영 경험을 전수(멘토링) 

하게 하고, 다양한 생애주기 근로자에게 적용할 가족친화제도 및 프로그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신설하여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개정하는 내용 포함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1.30]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20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1]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19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5]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33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8]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46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8]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53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9]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52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라는  

비전 아래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을  

3대 목표로 설정

   여성가족부는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2023년부터 확대·운영

-   2022년 특화상담소를 운영한 10개 시·도에 이어 신규로 세종·울산·전남·충남 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인천과 부산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

에서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사업도 통합하여 지원

   여성가족부는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관계부처 합동 보고

-   이번 방안은 1인가구,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가족형태 다양화에 발맞춘 가족센터  

프로그램 발굴 및 기능 확대로 시설 이용자층을 보다 넓히고, 정부의 대국민 가족서비스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마련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부모,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이 등 돌봄부담이 큰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까지로 확대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21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롭게 지정

-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한 취약계층 창업교육과 일자리 제공,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창의교육 서비스, 한부모·다문화가정 대상 맞춤형 심리미술 교육, 1인 여성가구 대상 

정리·청소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여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여성가족부, 2023년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14개소로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 보고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확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21개 신규 지정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노동·

고용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6인)

2022-12-09

기존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을	강화하여	이미	양성된	국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경력단절	없이	리더급	여성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외	연구현장에서의	연구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	보완(안	제4조제3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의2	및	제17조	신설	등)

건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2022-11-28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를	위해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하되,	그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별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보다	

기여(안	제18조의3	등)

가족·

돌봄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2022-11-29

가정위탁보호의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위탁가정을	선정할	경우	입양기관의	

장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입양대기아동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	

(안	제22조의2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

2022-11-30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	기한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안	제18조의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2022-12-07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이	수료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에	장애아동	돌봄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아동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	또는	청소년부모의	자녀	등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큰	아이들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육아환경	조성(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제13조의2제3호의2	및	제4호의2	신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

2022-12-08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4조제4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22-12-09

현행법상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을	현행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에서	12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50일)로	

연장하고,	반드시	출산	후에	사용하여야	하는	출산전후휴가의	기간도	이에	맞추어	

현행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에서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로	연장하여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의	건강	

회복	및	출산한	자녀의	안정적	육아환경	조성	도모(안	제74조제1항	및	제2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22-12-09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연장하면서	현행법에	따른	

출산휴가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기간을	이에	맞추어	연장(안	제7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22-12-09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기한을	

배우자	출산일부터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의	건강	회복	및	

출산한	자녀의	안정적	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안	제18조의2)

저출산·

고령화

인구정책기본법안

(최종윤의원	등	60인)
2022-11-29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미래	예측성을	높여,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	및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예측되는	변화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대와	지역이	공존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ㆍ경제	정책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기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대체하고	포괄하여,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안	제1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41조까지,	제43조)

젠더

폭력·

안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2022-11-28

불법촬영물에	대하여	증거	조사를	하는	경우	개별	모니터	및	음향장치를	통한	

재생	등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	사적인	비밀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안	제29조제3항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2022-11-28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	등의	조사를	전담하고	신문을	중개하는	전문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피의자ㆍ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경우에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증인신문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성폭력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	최소화(안	제26조의2	신설,	제29조의2	신설,	제30조,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신설,	제41조의2	

신설,	제41조의4	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0인)

2022-11-29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신속히	가능하도록	경찰이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간소화(안	제25조의3제3항	및	제8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2022-11-30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범죄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비밀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근로자가	

상담ㆍ치료	및	수사기관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평온한	근로환경의	조성과	근로자	고용안정에	기여	

(안	제76조의4	신설	등)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2022-11-30

스토킹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해	

보호와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촉진을	돕기	위해	치료명령대상자에	

‘스토킹행위자’	추가(안	제2조의3제4호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3인)

2022-11-30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신상정보	등록제도에서	차량	정보	등록기준을	소유뿐만	

아니라	실제	운행하는	차량으로	확대하고,	등록대상자	점검	수인의무	부과	및	

벌칙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등록대상자	관리의	정확도	향상(안	제43조,	제45조	및	

제5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2022-12-06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보호	강화(안	제56조제1항제2호의4	및	

제57조제4항제4호의2호	신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2022-12-06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안	제29조의3제1항제27호	신설	및	

제29조의4제1항제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2022-12-06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전문강사	위촉	시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한	범죄조회도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안	제29조의3제1항제18호의2	신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2022-12-07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아동	보호	

(안	제10조제2항제26호	신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5인)

2022-12-08

재판의	선고까지	수개월이	소요됨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기간은	각	1개월,	2개월에	불과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과	피의자	신병의	변화에	대한	통지	의무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안	제2조제1호다목,	제3조제1호,	제5조제6항,	제8조제4항,	제9조제5항	

단서,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2022-12-09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	조치	사항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안	제3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2022-12-09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성폭력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서	피해자	두텁게	보호	

(안	제5조의4제1항	후단	및	제30조제2항	신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

2022-12-09

여성가족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여성폭력	관련	사건신고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통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	방지(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

2022-12-09

직접	통화하지	않고	추후	부재중	전화를	확인한	경우라도,	이러한	전화	

시도가	지속ㆍ반복되면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줄	수	있으므로	

스토킹행위에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	보완	

(안	제2조제1호)

법·계획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022-12-09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있지만,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으로	한정(안	제15조의2)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KWDI	연구보고서]	

청소년	성교육	수요조사	연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11.29 연합뉴스 [그래픽]	청소년	‘성	교육’	설문조사	결과
https://www.yna.co.kr/view/

GYH20221129000300044?input=1363m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12.01

뉴스1 여가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위한	공청회	개최 https://www.news1.kr/articles/4881033

뉴시스 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여가부	공청회	개최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30_0002

106819&cID=10201&pID=10200

여성신문 여가부,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등	새	정부	주요	과제로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30233

연합뉴스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채용부터	퇴직까지	남녀직원	성비	공개(종합)
https://www.yna.co.kr/view/

AKR20221130127351530?input=1195m

헤럴드경제 향후	5년	갈	양성평등	정책	모색…여가부,	양성평등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http://news.heraldcorp.com/

view.php?ud=20221201000074

파이낸셜뉴스 여가부,	성별	근로	공시제	추진…양성평등	계획	공청회	개최
https://www.fnnews.com/

news/202212010901444465

YTN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채용부터	퇴직까지	남녀직원	성비	공개
https://www.ytn.co.kr/_

ln/0103_202212011724201949

2022년	여성관리자패널조사	

학술대회
12.5 한국일보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31%	덜	받아...임금격차	OECD	1위	불명예	계속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

A2022120415280000221?did=NA

[제14차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협력포럼]	

성평등한	회복을	위한	파트너십: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얻은	

교훈에	대한	지역적	논의

12.5 여성신문 코로나19	이후	성평등한	재난	회복	위한	방안은?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30366

12.6 BBS	NEWS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평등한	재난	회복	국제적	공조는?
http://news.bbsi.co.kr/news/

articleView.html?idxno=3091157

적극적	조치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12.9

연합뉴스 여성	우대조치	인지도	男	>	女…‘동의한다’	응답은	女가	더	많아
https://www.yna.co.kr/view/

AKR20221209042000530?input=1195m

서울신문 여성	우대	조치,	여성보다	남성이	더	잘	안다…왜?
https://www.seoul.co.kr/news/

newsView.php?id=20221209500064

이데일리 청년	남성들	“우리사회	남성에게	불평등해	여성할당제	반대한다”
https://www.edaily.co.kr/news/

read?newsId=02023766632556880

헤럴드경제 “가부장적일수록	여성	우대	주장”…	의외의	설문	결과	이유는?
http://news.heraldcorp.com/

view.php?ud=20221209000413

12.11 여성신문 “국민	10명	중	6명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	모른다”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30522

유관기관 연구동향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 실태와 대응과제(육아정책연구소)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 실태를 파악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방안 모색

돌봄 서비스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입법적 쟁점을  

살피고, 법적 개선 과제 모색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12.4

연합뉴스 한국,	지난해도	남녀	임금격차	OECD	1위…여성이	31.1%	덜받아

김난주	연구위원

https://www.yna.co.kr/view/

AKR20221202068600530?input=1195m

세계일보 한국	男女	임금	격차	26년째	OECD	1위…여성·노동계	“경력	단절·연공	서열제	탓”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04501492

한국경제TV 韓	남녀	임금격차	OECD	1위…여성이	31.1%	적어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

=A202212040016&t=NN

서울신문 같은	일	하면서	돈	적게	받는	韓여성…임금격차	또	OECD	1위
https://www.seoul.co.kr/news/

newsView.php?id=20221204500049

 참고자료   

-	 	[육아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2022.11.30]		

https://kicce.re.kr/main/board/view

.do?menu_idx=231&board_idx=471

57&manage_idx=41&old_menu_idx=

0&old_manage_idx=41&old_board_i

dx=0&group_depth=0&parent_idx=

0&group_idx=0&group_ord=0&vie

wMode=NORMAL&search_text=&r

owCount=10&viewPage=1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아이돌봄과 교육의 유기적인 통합방향을 검토하고, 독일 사례에서  

구체적 대안을 확인하고자 ‘돌봄과 교육 –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와 논의’에 대한 제131차 

양성평등정책포럼 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평등한 회복을 촉진하고, 향후 위기상황이  

다시 발생했을 경우 의사결정 및 대응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성평등한 회복을 위한 파트너십: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얻은 교훈에 대한 지역적 논의’를 

주제로 제14차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협력포럼 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적극적 조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만 18세~69세 

성인 남녀 1,8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발표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30316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30317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30330

교육과 돌봄의 단절을 넘어 통합적 돌봄이 이루어지는 학교로(12.5)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성평등한 재난 회복을 위한 국제적 공조 절실(12.6)

   국민 10명 중 6명,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 모른다고 응답 청년 남성, 공정성보다 ‘남성 불평등’  

인식이 적극적 조치 동의에 영향(12.9)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plaza/press.do

보도자료

 참고자료   

-	 	[힌국법제연구원	<법연>,	

2022.12.10]	

https://www.klri.re.kr/kor/journal/

Z/78/view.do

초고령사회의 돌봄서비스로서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가족·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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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국내동향
2022년 12월 1차

주요 현안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인증제도 개선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개선안에는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시부터 인증을 유지해온 기업 등을 ‘최고기업’으로 지정, 

자회사·협력사 등 타 기업에 가족친화경영 및 제도를 확산하는 운영 경험을 전수(멘토링) 

하게 하고, 다양한 생애주기 근로자에게 적용할 가족친화제도 및 프로그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신설하여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개정하는 내용 포함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1.30]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20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1]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19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5]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33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8]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46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8]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53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9]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52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라는  

비전 아래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을  

3대 목표로 설정

   여성가족부는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2023년부터 확대·운영

-   2022년 특화상담소를 운영한 10개 시·도에 이어 신규로 세종·울산·전남·충남 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인천과 부산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

에서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사업도 통합하여 지원

   여성가족부는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관계부처 합동 보고

-   이번 방안은 1인가구,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가족형태 다양화에 발맞춘 가족센터  

프로그램 발굴 및 기능 확대로 시설 이용자층을 보다 넓히고, 정부의 대국민 가족서비스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마련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부모,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이 등 돌봄부담이 큰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까지로 확대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21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롭게 지정

-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한 취약계층 창업교육과 일자리 제공,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창의교육 서비스, 한부모·다문화가정 대상 맞춤형 심리미술 교육, 1인 여성가구 대상 

정리·청소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여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여성가족부, 2023년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14개소로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 보고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확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21개 신규 지정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노동·

고용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6인)

2022-12-09

기존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을	강화하여	이미	양성된	국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경력단절	없이	리더급	여성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외	연구현장에서의	연구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	보완(안	제4조제3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의2	및	제17조	신설	등)

건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2022-11-28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를	위해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하되,	그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별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보다	

기여(안	제18조의3	등)

가족·

돌봄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2022-11-29

가정위탁보호의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위탁가정을	선정할	경우	입양기관의	

장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입양대기아동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	

(안	제22조의2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

2022-11-30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	기한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안	제18조의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2022-12-07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이	수료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에	장애아동	돌봄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아동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	또는	청소년부모의	자녀	등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큰	아이들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육아환경	조성(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제13조의2제3호의2	및	제4호의2	신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

2022-12-08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4조제4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22-12-09

현행법상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을	현행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에서	12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50일)로	

연장하고,	반드시	출산	후에	사용하여야	하는	출산전후휴가의	기간도	이에	맞추어	

현행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에서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로	연장하여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의	건강	

회복	및	출산한	자녀의	안정적	육아환경	조성	도모(안	제74조제1항	및	제2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22-12-09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연장하면서	현행법에	따른	

출산휴가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기간을	이에	맞추어	연장(안	제7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22-12-09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기한을	

배우자	출산일부터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의	건강	회복	및	

출산한	자녀의	안정적	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안	제18조의2)

저출산·

고령화

인구정책기본법안

(최종윤의원	등	60인)
2022-11-29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미래	예측성을	높여,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	및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예측되는	변화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대와	지역이	공존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ㆍ경제	정책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기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대체하고	포괄하여,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안	제1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41조까지,	제43조)

젠더

폭력·

안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2022-11-28

불법촬영물에	대하여	증거	조사를	하는	경우	개별	모니터	및	음향장치를	통한	

재생	등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	사적인	비밀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안	제29조제3항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2022-11-28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	등의	조사를	전담하고	신문을	중개하는	전문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피의자ㆍ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경우에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증인신문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성폭력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	최소화(안	제26조의2	신설,	제29조의2	신설,	제30조,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신설,	제41조의2	

신설,	제41조의4	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0인)

2022-11-29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신속히	가능하도록	경찰이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간소화(안	제25조의3제3항	및	제8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2022-11-30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범죄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비밀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근로자가	

상담ㆍ치료	및	수사기관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평온한	근로환경의	조성과	근로자	고용안정에	기여	

(안	제76조의4	신설	등)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2022-11-30

스토킹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해	

보호와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촉진을	돕기	위해	치료명령대상자에	

‘스토킹행위자’	추가(안	제2조의3제4호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3인)

2022-11-30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신상정보	등록제도에서	차량	정보	등록기준을	소유뿐만	

아니라	실제	운행하는	차량으로	확대하고,	등록대상자	점검	수인의무	부과	및	

벌칙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등록대상자	관리의	정확도	향상(안	제43조,	제45조	및	

제5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2022-12-06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보호	강화(안	제56조제1항제2호의4	및	

제57조제4항제4호의2호	신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2022-12-06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안	제29조의3제1항제27호	신설	및	

제29조의4제1항제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2022-12-06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전문강사	위촉	시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한	범죄조회도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안	제29조의3제1항제18호의2	신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2022-12-07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아동	보호	

(안	제10조제2항제26호	신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5인)

2022-12-08

재판의	선고까지	수개월이	소요됨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기간은	각	1개월,	2개월에	불과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과	피의자	신병의	변화에	대한	통지	의무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안	제2조제1호다목,	제3조제1호,	제5조제6항,	제8조제4항,	제9조제5항	

단서,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2022-12-09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	조치	사항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안	제3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2022-12-09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성폭력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서	피해자	두텁게	보호	

(안	제5조의4제1항	후단	및	제30조제2항	신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

2022-12-09

여성가족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여성폭력	관련	사건신고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통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	방지(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

2022-12-09

직접	통화하지	않고	추후	부재중	전화를	확인한	경우라도,	이러한	전화	

시도가	지속ㆍ반복되면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줄	수	있으므로	

스토킹행위에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	보완	

(안	제2조제1호)

법·계획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022-12-09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있지만,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으로	한정(안	제15조의2)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KWDI	연구보고서]	

청소년	성교육	수요조사	연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11.29 연합뉴스 [그래픽]	청소년	‘성	교육’	설문조사	결과
https://www.yna.co.kr/view/

GYH20221129000300044?input=1363m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12.01

뉴스1 여가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위한	공청회	개최 https://www.news1.kr/articles/4881033

뉴시스 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여가부	공청회	개최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30_0002

106819&cID=10201&pID=10200

여성신문 여가부,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등	새	정부	주요	과제로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30233

연합뉴스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채용부터	퇴직까지	남녀직원	성비	공개(종합)
https://www.yna.co.kr/view/

AKR20221130127351530?input=1195m

헤럴드경제 향후	5년	갈	양성평등	정책	모색…여가부,	양성평등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http://news.heraldcorp.com/

view.php?ud=20221201000074

파이낸셜뉴스 여가부,	성별	근로	공시제	추진…양성평등	계획	공청회	개최
https://www.fnnews.com/

news/202212010901444465

YTN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채용부터	퇴직까지	남녀직원	성비	공개
https://www.ytn.co.kr/_

ln/0103_202212011724201949

2022년	여성관리자패널조사	

학술대회
12.5 한국일보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31%	덜	받아...임금격차	OECD	1위	불명예	계속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

A2022120415280000221?did=NA

[제14차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협력포럼]	

성평등한	회복을	위한	파트너십: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얻은	

교훈에	대한	지역적	논의

12.5 여성신문 코로나19	이후	성평등한	재난	회복	위한	방안은?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30366

12.6 BBS	NEWS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평등한	재난	회복	국제적	공조는?
http://news.bbsi.co.kr/news/

articleView.html?idxno=3091157

적극적	조치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12.9

연합뉴스 여성	우대조치	인지도	男	>	女…‘동의한다’	응답은	女가	더	많아
https://www.yna.co.kr/view/

AKR20221209042000530?input=1195m

서울신문 여성	우대	조치,	여성보다	남성이	더	잘	안다…왜?
https://www.seoul.co.kr/news/

newsView.php?id=20221209500064

이데일리 청년	남성들	“우리사회	남성에게	불평등해	여성할당제	반대한다”
https://www.edaily.co.kr/news/

read?newsId=02023766632556880

헤럴드경제 “가부장적일수록	여성	우대	주장”…	의외의	설문	결과	이유는?
http://news.heraldcorp.com/

view.php?ud=20221209000413

12.11 여성신문 “국민	10명	중	6명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	모른다”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30522

유관기관 연구동향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 실태와 대응과제(육아정책연구소)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 실태를 파악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방안 모색

돌봄 서비스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입법적 쟁점을  

살피고, 법적 개선 과제 모색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12.4

연합뉴스 한국,	지난해도	남녀	임금격차	OECD	1위…여성이	31.1%	덜받아

김난주	연구위원

https://www.yna.co.kr/view/

AKR20221202068600530?input=1195m

세계일보 한국	男女	임금	격차	26년째	OECD	1위…여성·노동계	“경력	단절·연공	서열제	탓”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04501492

한국경제TV 韓	남녀	임금격차	OECD	1위…여성이	31.1%	적어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

=A202212040016&t=NN

서울신문 같은	일	하면서	돈	적게	받는	韓여성…임금격차	또	OECD	1위
https://www.seoul.co.kr/news/

newsView.php?id=20221204500049

 참고자료   

-	 	[육아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2022.11.30]		

https://kicce.re.kr/main/board/view

.do?menu_idx=231&board_idx=471

57&manage_idx=41&old_menu_idx=

0&old_manage_idx=41&old_board_i

dx=0&group_depth=0&parent_idx=

0&group_idx=0&group_ord=0&vie

wMode=NORMAL&search_text=&r

owCount=10&viewPage=1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아이돌봄과 교육의 유기적인 통합방향을 검토하고, 독일 사례에서  

구체적 대안을 확인하고자 ‘돌봄과 교육 –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와 논의’에 대한 제131차 

양성평등정책포럼 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평등한 회복을 촉진하고, 향후 위기상황이  

다시 발생했을 경우 의사결정 및 대응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성평등한 회복을 위한 파트너십: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얻은 교훈에 대한 지역적 논의’를 

주제로 제14차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협력포럼 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적극적 조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만 18세~69세 

성인 남녀 1,8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발표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30316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30317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30330

교육과 돌봄의 단절을 넘어 통합적 돌봄이 이루어지는 학교로(12.5)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성평등한 재난 회복을 위한 국제적 공조 절실(12.6)

   국민 10명 중 6명,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 모른다고 응답 청년 남성, 공정성보다 ‘남성 불평등’  

인식이 적극적 조치 동의에 영향(12.9)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plaza/press.do

보도자료

 참고자료   

-	 	[힌국법제연구원	<법연>,	

2022.12.10]	

https://www.klri.re.kr/kor/journal/

Z/78/view.do

초고령사회의 돌봄서비스로서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가족·

돌봄

젠더

폭력·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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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국내동향
2022년 12월 1차

주요 현안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인증제도 개선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개선안에는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시부터 인증을 유지해온 기업 등을 ‘최고기업’으로 지정, 

자회사·협력사 등 타 기업에 가족친화경영 및 제도를 확산하는 운영 경험을 전수(멘토링) 

하게 하고, 다양한 생애주기 근로자에게 적용할 가족친화제도 및 프로그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신설하여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개정하는 내용 포함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1.30]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20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1]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19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5]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33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8]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46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8]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53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9]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52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라는  

비전 아래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을  

3대 목표로 설정

   여성가족부는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2023년부터 확대·운영

-   2022년 특화상담소를 운영한 10개 시·도에 이어 신규로 세종·울산·전남·충남 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인천과 부산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

에서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사업도 통합하여 지원

   여성가족부는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관계부처 합동 보고

-   이번 방안은 1인가구,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가족형태 다양화에 발맞춘 가족센터  

프로그램 발굴 및 기능 확대로 시설 이용자층을 보다 넓히고, 정부의 대국민 가족서비스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마련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부모,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이 등 돌봄부담이 큰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까지로 확대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21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롭게 지정

-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한 취약계층 창업교육과 일자리 제공,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창의교육 서비스, 한부모·다문화가정 대상 맞춤형 심리미술 교육, 1인 여성가구 대상 

정리·청소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여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여성가족부, 2023년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14개소로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 보고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확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21개 신규 지정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노동·

고용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6인)

2022-12-09

기존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을	강화하여	이미	양성된	국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경력단절	없이	리더급	여성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외	연구현장에서의	연구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	보완(안	제4조제3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의2	및	제17조	신설	등)

건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2022-11-28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를	위해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하되,	그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별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보다	

기여(안	제18조의3	등)

가족·

돌봄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2022-11-29

가정위탁보호의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위탁가정을	선정할	경우	입양기관의	

장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입양대기아동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	

(안	제22조의2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

2022-11-30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	기한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안	제18조의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2022-12-07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이	수료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에	장애아동	돌봄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아동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	또는	청소년부모의	자녀	등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큰	아이들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육아환경	조성(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제13조의2제3호의2	및	제4호의2	신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

2022-12-08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4조제4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22-12-09

현행법상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을	현행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에서	12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50일)로	

연장하고,	반드시	출산	후에	사용하여야	하는	출산전후휴가의	기간도	이에	맞추어	

현행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에서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로	연장하여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의	건강	

회복	및	출산한	자녀의	안정적	육아환경	조성	도모(안	제74조제1항	및	제2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22-12-09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연장하면서	현행법에	따른	

출산휴가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기간을	이에	맞추어	연장(안	제7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22-12-09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기한을	

배우자	출산일부터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의	건강	회복	및	

출산한	자녀의	안정적	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안	제18조의2)

저출산·

고령화

인구정책기본법안

(최종윤의원	등	60인)
2022-11-29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미래	예측성을	높여,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	및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예측되는	변화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대와	지역이	공존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ㆍ경제	정책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기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대체하고	포괄하여,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안	제1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41조까지,	제43조)

젠더

폭력·

안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2022-11-28

불법촬영물에	대하여	증거	조사를	하는	경우	개별	모니터	및	음향장치를	통한	

재생	등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	사적인	비밀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안	제29조제3항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2022-11-28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	등의	조사를	전담하고	신문을	중개하는	전문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피의자ㆍ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경우에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증인신문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성폭력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	최소화(안	제26조의2	신설,	제29조의2	신설,	제30조,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신설,	제41조의2	

신설,	제41조의4	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0인)

2022-11-29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신속히	가능하도록	경찰이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간소화(안	제25조의3제3항	및	제8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2022-11-30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범죄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비밀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근로자가	

상담ㆍ치료	및	수사기관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평온한	근로환경의	조성과	근로자	고용안정에	기여	

(안	제76조의4	신설	등)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2022-11-30

스토킹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해	

보호와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촉진을	돕기	위해	치료명령대상자에	

‘스토킹행위자’	추가(안	제2조의3제4호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3인)

2022-11-30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신상정보	등록제도에서	차량	정보	등록기준을	소유뿐만	

아니라	실제	운행하는	차량으로	확대하고,	등록대상자	점검	수인의무	부과	및	

벌칙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등록대상자	관리의	정확도	향상(안	제43조,	제45조	및	

제5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2022-12-06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보호	강화(안	제56조제1항제2호의4	및	

제57조제4항제4호의2호	신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2022-12-06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안	제29조의3제1항제27호	신설	및	

제29조의4제1항제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2022-12-06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전문강사	위촉	시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한	범죄조회도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안	제29조의3제1항제18호의2	신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2022-12-07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아동	보호	

(안	제10조제2항제26호	신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5인)

2022-12-08

재판의	선고까지	수개월이	소요됨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기간은	각	1개월,	2개월에	불과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과	피의자	신병의	변화에	대한	통지	의무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안	제2조제1호다목,	제3조제1호,	제5조제6항,	제8조제4항,	제9조제5항	

단서,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2022-12-09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	조치	사항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안	제3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2022-12-09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성폭력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서	피해자	두텁게	보호	

(안	제5조의4제1항	후단	및	제30조제2항	신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

2022-12-09

여성가족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여성폭력	관련	사건신고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통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	방지(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

2022-12-09

직접	통화하지	않고	추후	부재중	전화를	확인한	경우라도,	이러한	전화	

시도가	지속ㆍ반복되면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줄	수	있으므로	

스토킹행위에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	보완	

(안	제2조제1호)

법·계획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022-12-09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있지만,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으로	한정(안	제15조의2)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KWDI	연구보고서]	

청소년	성교육	수요조사	연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11.29 연합뉴스 [그래픽]	청소년	‘성	교육’	설문조사	결과
https://www.yna.co.kr/view/

GYH20221129000300044?input=1363m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12.01

뉴스1 여가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위한	공청회	개최 https://www.news1.kr/articles/4881033

뉴시스 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여가부	공청회	개최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30_0002

106819&cID=10201&pID=10200

여성신문 여가부,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등	새	정부	주요	과제로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30233

연합뉴스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채용부터	퇴직까지	남녀직원	성비	공개(종합)
https://www.yna.co.kr/view/

AKR20221130127351530?input=1195m

헤럴드경제 향후	5년	갈	양성평등	정책	모색…여가부,	양성평등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http://news.heraldcorp.com/

view.php?ud=20221201000074

파이낸셜뉴스 여가부,	성별	근로	공시제	추진…양성평등	계획	공청회	개최
https://www.fnnews.com/

news/202212010901444465

YTN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채용부터	퇴직까지	남녀직원	성비	공개
https://www.ytn.co.kr/_

ln/0103_202212011724201949

2022년	여성관리자패널조사	

학술대회
12.5 한국일보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31%	덜	받아...임금격차	OECD	1위	불명예	계속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

A2022120415280000221?did=NA

[제14차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협력포럼]	

성평등한	회복을	위한	파트너십: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얻은	

교훈에	대한	지역적	논의

12.5 여성신문 코로나19	이후	성평등한	재난	회복	위한	방안은?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30366

12.6 BBS	NEWS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평등한	재난	회복	국제적	공조는?
http://news.bbsi.co.kr/news/

articleView.html?idxno=3091157

적극적	조치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12.9

연합뉴스 여성	우대조치	인지도	男	>	女…‘동의한다’	응답은	女가	더	많아
https://www.yna.co.kr/view/

AKR20221209042000530?input=1195m

서울신문 여성	우대	조치,	여성보다	남성이	더	잘	안다…왜?
https://www.seoul.co.kr/news/

newsView.php?id=20221209500064

이데일리 청년	남성들	“우리사회	남성에게	불평등해	여성할당제	반대한다”
https://www.edaily.co.kr/news/

read?newsId=02023766632556880

헤럴드경제 “가부장적일수록	여성	우대	주장”…	의외의	설문	결과	이유는?
http://news.heraldcorp.com/

view.php?ud=20221209000413

12.11 여성신문 “국민	10명	중	6명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	모른다”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30522

유관기관 연구동향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 실태와 대응과제(육아정책연구소)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 실태를 파악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방안 모색

돌봄 서비스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입법적 쟁점을  

살피고, 법적 개선 과제 모색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12.4

연합뉴스 한국,	지난해도	남녀	임금격차	OECD	1위…여성이	31.1%	덜받아

김난주	연구위원

https://www.yna.co.kr/view/

AKR20221202068600530?input=1195m

세계일보 한국	男女	임금	격차	26년째	OECD	1위…여성·노동계	“경력	단절·연공	서열제	탓”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04501492

한국경제TV 韓	남녀	임금격차	OECD	1위…여성이	31.1%	적어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

=A202212040016&t=NN

서울신문 같은	일	하면서	돈	적게	받는	韓여성…임금격차	또	OECD	1위
https://www.seoul.co.kr/news/

newsView.php?id=20221204500049

 참고자료   

-	 	[육아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2022.11.30]		

https://kicce.re.kr/main/board/view

.do?menu_idx=231&board_idx=471

57&manage_idx=41&old_menu_idx=

0&old_manage_idx=41&old_board_i

dx=0&group_depth=0&parent_idx=

0&group_idx=0&group_ord=0&vie

wMode=NORMAL&search_text=&r

owCount=10&viewPage=1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아이돌봄과 교육의 유기적인 통합방향을 검토하고, 독일 사례에서  

구체적 대안을 확인하고자 ‘돌봄과 교육 –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와 논의’에 대한 제131차 

양성평등정책포럼 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평등한 회복을 촉진하고, 향후 위기상황이  

다시 발생했을 경우 의사결정 및 대응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성평등한 회복을 위한 파트너십: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얻은 교훈에 대한 지역적 논의’를 

주제로 제14차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협력포럼 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적극적 조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만 18세~69세 

성인 남녀 1,8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발표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30316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30317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30330

교육과 돌봄의 단절을 넘어 통합적 돌봄이 이루어지는 학교로(12.5)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성평등한 재난 회복을 위한 국제적 공조 절실(12.6)

   국민 10명 중 6명,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 모른다고 응답 청년 남성, 공정성보다 ‘남성 불평등’  

인식이 적극적 조치 동의에 영향(12.9)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plaza/press.do

보도자료

 참고자료   

-	 	[힌국법제연구원	<법연>,	

2022.12.10]	

https://www.klri.re.kr/kor/journal/

Z/78/view.do

초고령사회의 돌봄서비스로서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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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국내동향
2022년 12월 1차

주요 현안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인증제도 개선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개선안에는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시부터 인증을 유지해온 기업 등을 ‘최고기업’으로 지정, 

자회사·협력사 등 타 기업에 가족친화경영 및 제도를 확산하는 운영 경험을 전수(멘토링) 

하게 하고, 다양한 생애주기 근로자에게 적용할 가족친화제도 및 프로그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신설하여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개정하는 내용 포함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1.30]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20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1]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19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5]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33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8]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46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8]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53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9]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52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라는  

비전 아래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을  

3대 목표로 설정

   여성가족부는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2023년부터 확대·운영

-   2022년 특화상담소를 운영한 10개 시·도에 이어 신규로 세종·울산·전남·충남 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인천과 부산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

에서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사업도 통합하여 지원

   여성가족부는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관계부처 합동 보고

-   이번 방안은 1인가구,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가족형태 다양화에 발맞춘 가족센터  

프로그램 발굴 및 기능 확대로 시설 이용자층을 보다 넓히고, 정부의 대국민 가족서비스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마련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부모,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이 등 돌봄부담이 큰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까지로 확대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21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롭게 지정

-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한 취약계층 창업교육과 일자리 제공,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창의교육 서비스, 한부모·다문화가정 대상 맞춤형 심리미술 교육, 1인 여성가구 대상 

정리·청소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여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여성가족부, 2023년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14개소로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 보고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확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21개 신규 지정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노동·

고용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6인)

2022-12-09

기존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을	강화하여	이미	양성된	국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경력단절	없이	리더급	여성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외	연구현장에서의	연구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	보완(안	제4조제3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의2	및	제17조	신설	등)

건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2022-11-28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를	위해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하되,	그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별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보다	

기여(안	제18조의3	등)

가족·

돌봄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2022-11-29

가정위탁보호의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위탁가정을	선정할	경우	입양기관의	

장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입양대기아동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	

(안	제22조의2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

2022-11-30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	기한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안	제18조의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2022-12-07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이	수료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에	장애아동	돌봄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아동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	또는	청소년부모의	자녀	등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큰	아이들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육아환경	조성(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제13조의2제3호의2	및	제4호의2	신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

2022-12-08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4조제4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22-12-09

현행법상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을	현행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에서	12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50일)로	

연장하고,	반드시	출산	후에	사용하여야	하는	출산전후휴가의	기간도	이에	맞추어	

현행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에서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로	연장하여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의	건강	

회복	및	출산한	자녀의	안정적	육아환경	조성	도모(안	제74조제1항	및	제2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22-12-09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연장하면서	현행법에	따른	

출산휴가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기간을	이에	맞추어	연장(안	제7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22-12-09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기한을	

배우자	출산일부터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의	건강	회복	및	

출산한	자녀의	안정적	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안	제18조의2)

저출산·

고령화

인구정책기본법안

(최종윤의원	등	60인)
2022-11-29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미래	예측성을	높여,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	및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예측되는	변화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대와	지역이	공존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ㆍ경제	정책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기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대체하고	포괄하여,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안	제1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41조까지,	제43조)

젠더

폭력·

안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2022-11-28

불법촬영물에	대하여	증거	조사를	하는	경우	개별	모니터	및	음향장치를	통한	

재생	등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	사적인	비밀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안	제29조제3항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2022-11-28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	등의	조사를	전담하고	신문을	중개하는	전문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피의자ㆍ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경우에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증인신문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성폭력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	최소화(안	제26조의2	신설,	제29조의2	신설,	제30조,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신설,	제41조의2	

신설,	제41조의4	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0인)

2022-11-29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신속히	가능하도록	경찰이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간소화(안	제25조의3제3항	및	제8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2022-11-30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범죄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비밀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근로자가	

상담ㆍ치료	및	수사기관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평온한	근로환경의	조성과	근로자	고용안정에	기여	

(안	제76조의4	신설	등)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2022-11-30

스토킹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해	

보호와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촉진을	돕기	위해	치료명령대상자에	

‘스토킹행위자’	추가(안	제2조의3제4호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3인)

2022-11-30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신상정보	등록제도에서	차량	정보	등록기준을	소유뿐만	

아니라	실제	운행하는	차량으로	확대하고,	등록대상자	점검	수인의무	부과	및	

벌칙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등록대상자	관리의	정확도	향상(안	제43조,	제45조	및	

제5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2022-12-06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보호	강화(안	제56조제1항제2호의4	및	

제57조제4항제4호의2호	신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2022-12-06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안	제29조의3제1항제27호	신설	및	

제29조의4제1항제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2022-12-06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전문강사	위촉	시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한	범죄조회도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안	제29조의3제1항제18호의2	신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2022-12-07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아동	보호	

(안	제10조제2항제26호	신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5인)

2022-12-08

재판의	선고까지	수개월이	소요됨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기간은	각	1개월,	2개월에	불과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과	피의자	신병의	변화에	대한	통지	의무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안	제2조제1호다목,	제3조제1호,	제5조제6항,	제8조제4항,	제9조제5항	

단서,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2022-12-09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	조치	사항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안	제3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2022-12-09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성폭력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서	피해자	두텁게	보호	

(안	제5조의4제1항	후단	및	제30조제2항	신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

2022-12-09

여성가족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여성폭력	관련	사건신고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통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	방지(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

2022-12-09

직접	통화하지	않고	추후	부재중	전화를	확인한	경우라도,	이러한	전화	

시도가	지속ㆍ반복되면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줄	수	있으므로	

스토킹행위에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	보완	

(안	제2조제1호)

법·계획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022-12-09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있지만,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으로	한정(안	제15조의2)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KWDI	연구보고서]	

청소년	성교육	수요조사	연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11.29 연합뉴스 [그래픽]	청소년	‘성	교육’	설문조사	결과
https://www.yna.co.kr/view/

GYH20221129000300044?input=1363m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12.01

뉴스1 여가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위한	공청회	개최 https://www.news1.kr/articles/4881033

뉴시스 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여가부	공청회	개최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30_0002

106819&cID=10201&pID=10200

여성신문 여가부,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등	새	정부	주요	과제로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30233

연합뉴스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채용부터	퇴직까지	남녀직원	성비	공개(종합)
https://www.yna.co.kr/view/

AKR20221130127351530?input=1195m

헤럴드경제 향후	5년	갈	양성평등	정책	모색…여가부,	양성평등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http://news.heraldcorp.com/

view.php?ud=20221201000074

파이낸셜뉴스 여가부,	성별	근로	공시제	추진…양성평등	계획	공청회	개최
https://www.fnnews.com/

news/202212010901444465

YTN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채용부터	퇴직까지	남녀직원	성비	공개
https://www.ytn.co.kr/_

ln/0103_202212011724201949

2022년	여성관리자패널조사	

학술대회
12.5 한국일보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31%	덜	받아...임금격차	OECD	1위	불명예	계속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

A2022120415280000221?did=NA

[제14차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협력포럼]	

성평등한	회복을	위한	파트너십: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얻은	

교훈에	대한	지역적	논의

12.5 여성신문 코로나19	이후	성평등한	재난	회복	위한	방안은?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30366

12.6 BBS	NEWS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평등한	재난	회복	국제적	공조는?
http://news.bbsi.co.kr/news/

articleView.html?idxno=3091157

적극적	조치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12.9

연합뉴스 여성	우대조치	인지도	男	>	女…‘동의한다’	응답은	女가	더	많아
https://www.yna.co.kr/view/

AKR20221209042000530?input=1195m

서울신문 여성	우대	조치,	여성보다	남성이	더	잘	안다…왜?
https://www.seoul.co.kr/news/

newsView.php?id=20221209500064

이데일리 청년	남성들	“우리사회	남성에게	불평등해	여성할당제	반대한다”
https://www.edaily.co.kr/news/

read?newsId=02023766632556880

헤럴드경제 “가부장적일수록	여성	우대	주장”…	의외의	설문	결과	이유는?
http://news.heraldcorp.com/

view.php?ud=20221209000413

12.11 여성신문 “국민	10명	중	6명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	모른다”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30522

유관기관 연구동향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 실태와 대응과제(육아정책연구소)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 실태를 파악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방안 모색

돌봄 서비스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입법적 쟁점을  

살피고, 법적 개선 과제 모색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12.4

연합뉴스 한국,	지난해도	남녀	임금격차	OECD	1위…여성이	31.1%	덜받아

김난주	연구위원

https://www.yna.co.kr/view/

AKR20221202068600530?input=1195m

세계일보 한국	男女	임금	격차	26년째	OECD	1위…여성·노동계	“경력	단절·연공	서열제	탓”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04501492

한국경제TV 韓	남녀	임금격차	OECD	1위…여성이	31.1%	적어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

=A202212040016&t=NN

서울신문 같은	일	하면서	돈	적게	받는	韓여성…임금격차	또	OECD	1위
https://www.seoul.co.kr/news/

newsView.php?id=20221204500049

 참고자료   

-	 	[육아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2022.11.30]		

https://kicce.re.kr/main/board/view

.do?menu_idx=231&board_idx=471

57&manage_idx=41&old_menu_idx=

0&old_manage_idx=41&old_board_i

dx=0&group_depth=0&parent_idx=

0&group_idx=0&group_ord=0&vie

wMode=NORMAL&search_text=&r

owCount=10&viewPage=1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아이돌봄과 교육의 유기적인 통합방향을 검토하고, 독일 사례에서  

구체적 대안을 확인하고자 ‘돌봄과 교육 –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와 논의’에 대한 제131차 

양성평등정책포럼 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평등한 회복을 촉진하고, 향후 위기상황이  

다시 발생했을 경우 의사결정 및 대응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성평등한 회복을 위한 파트너십: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얻은 교훈에 대한 지역적 논의’를 

주제로 제14차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협력포럼 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적극적 조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만 18세~69세 

성인 남녀 1,8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발표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30316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30317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30330

교육과 돌봄의 단절을 넘어 통합적 돌봄이 이루어지는 학교로(12.5)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성평등한 재난 회복을 위한 국제적 공조 절실(12.6)

   국민 10명 중 6명,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 모른다고 응답 청년 남성, 공정성보다 ‘남성 불평등’  

인식이 적극적 조치 동의에 영향(12.9)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plaza/press.do

보도자료

 참고자료   

-	 	[힌국법제연구원	<법연>,	

2022.12.10]	

https://www.klri.re.kr/kor/journal/

Z/78/view.do

초고령사회의 돌봄서비스로서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젠더

폭력·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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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국내동향
2022년 12월 1차

주요 현안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인증제도 개선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개선안에는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시부터 인증을 유지해온 기업 등을 ‘최고기업’으로 지정, 

자회사·협력사 등 타 기업에 가족친화경영 및 제도를 확산하는 운영 경험을 전수(멘토링) 

하게 하고, 다양한 생애주기 근로자에게 적용할 가족친화제도 및 프로그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신설하여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개정하는 내용 포함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1.30]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20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1]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19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5]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33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8]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46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8]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53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9]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52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라는  

비전 아래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을  

3대 목표로 설정

   여성가족부는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2023년부터 확대·운영

-   2022년 특화상담소를 운영한 10개 시·도에 이어 신규로 세종·울산·전남·충남 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인천과 부산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

에서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사업도 통합하여 지원

   여성가족부는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관계부처 합동 보고

-   이번 방안은 1인가구,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가족형태 다양화에 발맞춘 가족센터  

프로그램 발굴 및 기능 확대로 시설 이용자층을 보다 넓히고, 정부의 대국민 가족서비스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마련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부모,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이 등 돌봄부담이 큰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까지로 확대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21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롭게 지정

-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한 취약계층 창업교육과 일자리 제공,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창의교육 서비스, 한부모·다문화가정 대상 맞춤형 심리미술 교육, 1인 여성가구 대상 

정리·청소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여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여성가족부, 2023년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14개소로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 보고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확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21개 신규 지정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노동·

고용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6인)

2022-12-09

기존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을	강화하여	이미	양성된	국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경력단절	없이	리더급	여성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외	연구현장에서의	연구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	보완(안	제4조제3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의2	및	제17조	신설	등)

건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2022-11-28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를	위해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하되,	그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별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보다	

기여(안	제18조의3	등)

가족·

돌봄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2022-11-29

가정위탁보호의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위탁가정을	선정할	경우	입양기관의	

장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입양대기아동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	

(안	제22조의2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

2022-11-30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	기한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안	제18조의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2022-12-07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이	수료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에	장애아동	돌봄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아동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	또는	청소년부모의	자녀	등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큰	아이들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육아환경	조성(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제13조의2제3호의2	및	제4호의2	신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

2022-12-08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4조제4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22-12-09

현행법상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을	현행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에서	12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50일)로	

연장하고,	반드시	출산	후에	사용하여야	하는	출산전후휴가의	기간도	이에	맞추어	

현행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에서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로	연장하여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의	건강	

회복	및	출산한	자녀의	안정적	육아환경	조성	도모(안	제74조제1항	및	제2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22-12-09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연장하면서	현행법에	따른	

출산휴가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기간을	이에	맞추어	연장(안	제7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22-12-09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기한을	

배우자	출산일부터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의	건강	회복	및	

출산한	자녀의	안정적	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안	제18조의2)

저출산·

고령화

인구정책기본법안

(최종윤의원	등	60인)
2022-11-29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미래	예측성을	높여,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	및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예측되는	변화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대와	지역이	공존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ㆍ경제	정책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기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대체하고	포괄하여,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안	제1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41조까지,	제43조)

젠더

폭력·

안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2022-11-28

불법촬영물에	대하여	증거	조사를	하는	경우	개별	모니터	및	음향장치를	통한	

재생	등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	사적인	비밀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안	제29조제3항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2022-11-28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	등의	조사를	전담하고	신문을	중개하는	전문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피의자ㆍ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경우에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증인신문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성폭력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	최소화(안	제26조의2	신설,	제29조의2	신설,	제30조,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신설,	제41조의2	

신설,	제41조의4	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0인)

2022-11-29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신속히	가능하도록	경찰이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간소화(안	제25조의3제3항	및	제8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2022-11-30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범죄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비밀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근로자가	

상담ㆍ치료	및	수사기관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평온한	근로환경의	조성과	근로자	고용안정에	기여	

(안	제76조의4	신설	등)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2022-11-30

스토킹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해	

보호와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촉진을	돕기	위해	치료명령대상자에	

‘스토킹행위자’	추가(안	제2조의3제4호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3인)

2022-11-30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신상정보	등록제도에서	차량	정보	등록기준을	소유뿐만	

아니라	실제	운행하는	차량으로	확대하고,	등록대상자	점검	수인의무	부과	및	

벌칙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등록대상자	관리의	정확도	향상(안	제43조,	제45조	및	

제5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2022-12-06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보호	강화(안	제56조제1항제2호의4	및	

제57조제4항제4호의2호	신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2022-12-06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안	제29조의3제1항제27호	신설	및	

제29조의4제1항제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2022-12-06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전문강사	위촉	시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한	범죄조회도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안	제29조의3제1항제18호의2	신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2022-12-07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아동	보호	

(안	제10조제2항제26호	신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5인)

2022-12-08

재판의	선고까지	수개월이	소요됨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기간은	각	1개월,	2개월에	불과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과	피의자	신병의	변화에	대한	통지	의무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안	제2조제1호다목,	제3조제1호,	제5조제6항,	제8조제4항,	제9조제5항	

단서,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2022-12-09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	조치	사항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안	제3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2022-12-09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성폭력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서	피해자	두텁게	보호	

(안	제5조의4제1항	후단	및	제30조제2항	신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

2022-12-09

여성가족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여성폭력	관련	사건신고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통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	방지(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

2022-12-09

직접	통화하지	않고	추후	부재중	전화를	확인한	경우라도,	이러한	전화	

시도가	지속ㆍ반복되면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줄	수	있으므로	

스토킹행위에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	보완	

(안	제2조제1호)

법·계획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022-12-09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있지만,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으로	한정(안	제15조의2)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KWDI	연구보고서]	

청소년	성교육	수요조사	연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11.29 연합뉴스 [그래픽]	청소년	‘성	교육’	설문조사	결과
https://www.yna.co.kr/view/

GYH20221129000300044?input=1363m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12.01

뉴스1 여가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위한	공청회	개최 https://www.news1.kr/articles/4881033

뉴시스 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여가부	공청회	개최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30_0002

106819&cID=10201&pID=10200

여성신문 여가부,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등	새	정부	주요	과제로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30233

연합뉴스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채용부터	퇴직까지	남녀직원	성비	공개(종합)
https://www.yna.co.kr/view/

AKR20221130127351530?input=1195m

헤럴드경제 향후	5년	갈	양성평등	정책	모색…여가부,	양성평등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http://news.heraldcorp.com/

view.php?ud=20221201000074

파이낸셜뉴스 여가부,	성별	근로	공시제	추진…양성평등	계획	공청회	개최
https://www.fnnews.com/

news/202212010901444465

YTN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채용부터	퇴직까지	남녀직원	성비	공개
https://www.ytn.co.kr/_

ln/0103_202212011724201949

2022년	여성관리자패널조사	

학술대회
12.5 한국일보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31%	덜	받아...임금격차	OECD	1위	불명예	계속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

A2022120415280000221?did=NA

[제14차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협력포럼]	

성평등한	회복을	위한	파트너십: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얻은	

교훈에	대한	지역적	논의

12.5 여성신문 코로나19	이후	성평등한	재난	회복	위한	방안은?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30366

12.6 BBS	NEWS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평등한	재난	회복	국제적	공조는?
http://news.bbsi.co.kr/news/

articleView.html?idxno=3091157

적극적	조치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12.9

연합뉴스 여성	우대조치	인지도	男	>	女…‘동의한다’	응답은	女가	더	많아
https://www.yna.co.kr/view/

AKR20221209042000530?input=1195m

서울신문 여성	우대	조치,	여성보다	남성이	더	잘	안다…왜?
https://www.seoul.co.kr/news/

newsView.php?id=20221209500064

이데일리 청년	남성들	“우리사회	남성에게	불평등해	여성할당제	반대한다”
https://www.edaily.co.kr/news/

read?newsId=02023766632556880

헤럴드경제 “가부장적일수록	여성	우대	주장”…	의외의	설문	결과	이유는?
http://news.heraldcorp.com/

view.php?ud=20221209000413

12.11 여성신문 “국민	10명	중	6명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	모른다”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30522

유관기관 연구동향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 실태와 대응과제(육아정책연구소)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 실태를 파악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방안 모색

돌봄 서비스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입법적 쟁점을  

살피고, 법적 개선 과제 모색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12.4

연합뉴스 한국,	지난해도	남녀	임금격차	OECD	1위…여성이	31.1%	덜받아

김난주	연구위원

https://www.yna.co.kr/view/

AKR20221202068600530?input=1195m

세계일보 한국	男女	임금	격차	26년째	OECD	1위…여성·노동계	“경력	단절·연공	서열제	탓”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04501492

한국경제TV 韓	남녀	임금격차	OECD	1위…여성이	31.1%	적어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

=A202212040016&t=NN

서울신문 같은	일	하면서	돈	적게	받는	韓여성…임금격차	또	OECD	1위
https://www.seoul.co.kr/news/

newsView.php?id=20221204500049

 참고자료   

-	 	[육아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2022.11.30]		

https://kicce.re.kr/main/board/view

.do?menu_idx=231&board_idx=471

57&manage_idx=41&old_menu_idx=

0&old_manage_idx=41&old_board_i

dx=0&group_depth=0&parent_idx=

0&group_idx=0&group_ord=0&vie

wMode=NORMAL&search_text=&r

owCount=10&viewPage=1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아이돌봄과 교육의 유기적인 통합방향을 검토하고, 독일 사례에서  

구체적 대안을 확인하고자 ‘돌봄과 교육 –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와 논의’에 대한 제131차 

양성평등정책포럼 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평등한 회복을 촉진하고, 향후 위기상황이  

다시 발생했을 경우 의사결정 및 대응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성평등한 회복을 위한 파트너십: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얻은 교훈에 대한 지역적 논의’를 

주제로 제14차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협력포럼 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적극적 조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만 18세~69세 

성인 남녀 1,8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발표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30316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30317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30330

교육과 돌봄의 단절을 넘어 통합적 돌봄이 이루어지는 학교로(12.5)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성평등한 재난 회복을 위한 국제적 공조 절실(12.6)

   국민 10명 중 6명,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 모른다고 응답 청년 남성, 공정성보다 ‘남성 불평등’  

인식이 적극적 조치 동의에 영향(12.9)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plaza/press.do

보도자료

 참고자료   

-	 	[힌국법제연구원	<법연>,	

2022.12.10]	

https://www.klri.re.kr/kor/journal/

Z/78/view.do

초고령사회의 돌봄서비스로서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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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국내동향
2022년 12월 1차

주요 현안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인증제도 개선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개선안에는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시부터 인증을 유지해온 기업 등을 ‘최고기업’으로 지정, 

자회사·협력사 등 타 기업에 가족친화경영 및 제도를 확산하는 운영 경험을 전수(멘토링) 

하게 하고, 다양한 생애주기 근로자에게 적용할 가족친화제도 및 프로그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신설하여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개정하는 내용 포함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1.30]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20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1]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19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5]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33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8]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46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8]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53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9]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52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라는  

비전 아래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을  

3대 목표로 설정

   여성가족부는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2023년부터 확대·운영

-   2022년 특화상담소를 운영한 10개 시·도에 이어 신규로 세종·울산·전남·충남 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인천과 부산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

에서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사업도 통합하여 지원

   여성가족부는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관계부처 합동 보고

-   이번 방안은 1인가구,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가족형태 다양화에 발맞춘 가족센터  

프로그램 발굴 및 기능 확대로 시설 이용자층을 보다 넓히고, 정부의 대국민 가족서비스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마련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부모,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이 등 돌봄부담이 큰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까지로 확대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21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롭게 지정

-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한 취약계층 창업교육과 일자리 제공,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창의교육 서비스, 한부모·다문화가정 대상 맞춤형 심리미술 교육, 1인 여성가구 대상 

정리·청소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여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여성가족부, 2023년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14개소로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 보고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확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21개 신규 지정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노동·

고용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6인)

2022-12-09

기존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을	강화하여	이미	양성된	국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경력단절	없이	리더급	여성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외	연구현장에서의	연구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	보완(안	제4조제3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의2	및	제17조	신설	등)

건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2022-11-28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를	위해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하되,	그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별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보다	

기여(안	제18조의3	등)

가족·

돌봄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2022-11-29

가정위탁보호의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위탁가정을	선정할	경우	입양기관의	

장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입양대기아동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	

(안	제22조의2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

2022-11-30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	기한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안	제18조의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2022-12-07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이	수료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에	장애아동	돌봄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아동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	또는	청소년부모의	자녀	등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큰	아이들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육아환경	조성(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제13조의2제3호의2	및	제4호의2	신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

2022-12-08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4조제4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22-12-09

현행법상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을	현행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에서	12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50일)로	

연장하고,	반드시	출산	후에	사용하여야	하는	출산전후휴가의	기간도	이에	맞추어	

현행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에서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로	연장하여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의	건강	

회복	및	출산한	자녀의	안정적	육아환경	조성	도모(안	제74조제1항	및	제2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22-12-09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연장하면서	현행법에	따른	

출산휴가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기간을	이에	맞추어	연장(안	제7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22-12-09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기한을	

배우자	출산일부터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의	건강	회복	및	

출산한	자녀의	안정적	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안	제18조의2)

저출산·

고령화

인구정책기본법안

(최종윤의원	등	60인)
2022-11-29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미래	예측성을	높여,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	및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예측되는	변화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대와	지역이	공존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ㆍ경제	정책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기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대체하고	포괄하여,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안	제1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41조까지,	제43조)

젠더

폭력·

안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2022-11-28

불법촬영물에	대하여	증거	조사를	하는	경우	개별	모니터	및	음향장치를	통한	

재생	등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	사적인	비밀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안	제29조제3항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2022-11-28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	등의	조사를	전담하고	신문을	중개하는	전문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피의자ㆍ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경우에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증인신문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성폭력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	최소화(안	제26조의2	신설,	제29조의2	신설,	제30조,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신설,	제41조의2	

신설,	제41조의4	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0인)

2022-11-29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신속히	가능하도록	경찰이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간소화(안	제25조의3제3항	및	제8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2022-11-30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범죄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비밀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근로자가	

상담ㆍ치료	및	수사기관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평온한	근로환경의	조성과	근로자	고용안정에	기여	

(안	제76조의4	신설	등)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2022-11-30

스토킹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해	

보호와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촉진을	돕기	위해	치료명령대상자에	

‘스토킹행위자’	추가(안	제2조의3제4호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3인)

2022-11-30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신상정보	등록제도에서	차량	정보	등록기준을	소유뿐만	

아니라	실제	운행하는	차량으로	확대하고,	등록대상자	점검	수인의무	부과	및	

벌칙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등록대상자	관리의	정확도	향상(안	제43조,	제45조	및	

제5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2022-12-06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보호	강화(안	제56조제1항제2호의4	및	

제57조제4항제4호의2호	신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2022-12-06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안	제29조의3제1항제27호	신설	및	

제29조의4제1항제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2022-12-06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전문강사	위촉	시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한	범죄조회도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안	제29조의3제1항제18호의2	신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2022-12-07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아동	보호	

(안	제10조제2항제26호	신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5인)

2022-12-08

재판의	선고까지	수개월이	소요됨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기간은	각	1개월,	2개월에	불과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과	피의자	신병의	변화에	대한	통지	의무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안	제2조제1호다목,	제3조제1호,	제5조제6항,	제8조제4항,	제9조제5항	

단서,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2022-12-09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	조치	사항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안	제3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2022-12-09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성폭력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서	피해자	두텁게	보호	

(안	제5조의4제1항	후단	및	제30조제2항	신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

2022-12-09

여성가족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여성폭력	관련	사건신고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통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	방지(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

2022-12-09

직접	통화하지	않고	추후	부재중	전화를	확인한	경우라도,	이러한	전화	

시도가	지속ㆍ반복되면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줄	수	있으므로	

스토킹행위에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	보완	

(안	제2조제1호)

법·계획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022-12-09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있지만,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으로	한정(안	제15조의2)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KWDI	연구보고서]	

청소년	성교육	수요조사	연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11.29 연합뉴스 [그래픽]	청소년	‘성	교육’	설문조사	결과
https://www.yna.co.kr/view/

GYH20221129000300044?input=1363m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12.01

뉴스1 여가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위한	공청회	개최 https://www.news1.kr/articles/4881033

뉴시스 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여가부	공청회	개최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30_0002

106819&cID=10201&pID=10200

여성신문 여가부,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등	새	정부	주요	과제로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30233

연합뉴스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채용부터	퇴직까지	남녀직원	성비	공개(종합)
https://www.yna.co.kr/view/

AKR20221130127351530?input=1195m

헤럴드경제 향후	5년	갈	양성평등	정책	모색…여가부,	양성평등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http://news.heraldcorp.com/

view.php?ud=20221201000074

파이낸셜뉴스 여가부,	성별	근로	공시제	추진…양성평등	계획	공청회	개최
https://www.fnnews.com/

news/202212010901444465

YTN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채용부터	퇴직까지	남녀직원	성비	공개
https://www.ytn.co.kr/_

ln/0103_202212011724201949

2022년	여성관리자패널조사	

학술대회
12.5 한국일보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31%	덜	받아...임금격차	OECD	1위	불명예	계속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

A2022120415280000221?did=NA

[제14차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협력포럼]	

성평등한	회복을	위한	파트너십: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얻은	

교훈에	대한	지역적	논의

12.5 여성신문 코로나19	이후	성평등한	재난	회복	위한	방안은?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30366

12.6 BBS	NEWS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평등한	재난	회복	국제적	공조는?
http://news.bbsi.co.kr/news/

articleView.html?idxno=3091157

적극적	조치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12.9

연합뉴스 여성	우대조치	인지도	男	>	女…‘동의한다’	응답은	女가	더	많아
https://www.yna.co.kr/view/

AKR20221209042000530?input=1195m

서울신문 여성	우대	조치,	여성보다	남성이	더	잘	안다…왜?
https://www.seoul.co.kr/news/

newsView.php?id=20221209500064

이데일리 청년	남성들	“우리사회	남성에게	불평등해	여성할당제	반대한다”
https://www.edaily.co.kr/news/

read?newsId=02023766632556880

헤럴드경제 “가부장적일수록	여성	우대	주장”…	의외의	설문	결과	이유는?
http://news.heraldcorp.com/

view.php?ud=20221209000413

12.11 여성신문 “국민	10명	중	6명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	모른다”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30522

유관기관 연구동향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 실태와 대응과제(육아정책연구소)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 실태를 파악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방안 모색

돌봄 서비스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입법적 쟁점을  

살피고, 법적 개선 과제 모색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12.4

연합뉴스 한국,	지난해도	남녀	임금격차	OECD	1위…여성이	31.1%	덜받아

김난주	연구위원

https://www.yna.co.kr/view/

AKR20221202068600530?input=1195m

세계일보 한국	男女	임금	격차	26년째	OECD	1위…여성·노동계	“경력	단절·연공	서열제	탓”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04501492

한국경제TV 韓	남녀	임금격차	OECD	1위…여성이	31.1%	적어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

=A202212040016&t=NN

서울신문 같은	일	하면서	돈	적게	받는	韓여성…임금격차	또	OECD	1위
https://www.seoul.co.kr/news/

newsView.php?id=20221204500049

 참고자료   

-	 	[육아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2022.11.30]		

https://kicce.re.kr/main/board/view

.do?menu_idx=231&board_idx=471

57&manage_idx=41&old_menu_idx=

0&old_manage_idx=41&old_board_i

dx=0&group_depth=0&parent_idx=

0&group_idx=0&group_ord=0&vie

wMode=NORMAL&search_text=&r

owCount=10&viewPage=1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아이돌봄과 교육의 유기적인 통합방향을 검토하고, 독일 사례에서  

구체적 대안을 확인하고자 ‘돌봄과 교육 –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와 논의’에 대한 제131차 

양성평등정책포럼 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평등한 회복을 촉진하고, 향후 위기상황이  

다시 발생했을 경우 의사결정 및 대응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성평등한 회복을 위한 파트너십: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얻은 교훈에 대한 지역적 논의’를 

주제로 제14차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협력포럼 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적극적 조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만 18세~69세 

성인 남녀 1,8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발표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30316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30317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30330

교육과 돌봄의 단절을 넘어 통합적 돌봄이 이루어지는 학교로(12.5)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성평등한 재난 회복을 위한 국제적 공조 절실(12.6)

   국민 10명 중 6명,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 모른다고 응답 청년 남성, 공정성보다 ‘남성 불평등’  

인식이 적극적 조치 동의에 영향(12.9)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plaza/press.do

보도자료

 참고자료   

-	 	[힌국법제연구원	<법연>,	

2022.12.10]	

https://www.klri.re.kr/kor/journal/

Z/78/view.do

초고령사회의 돌봄서비스로서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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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국내동향
2022년 12월 1차

주요 현안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인증제도 개선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개선안에는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시부터 인증을 유지해온 기업 등을 ‘최고기업’으로 지정, 

자회사·협력사 등 타 기업에 가족친화경영 및 제도를 확산하는 운영 경험을 전수(멘토링) 

하게 하고, 다양한 생애주기 근로자에게 적용할 가족친화제도 및 프로그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신설하여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개정하는 내용 포함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1.30]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20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1]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19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5]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33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8]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46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8]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53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9]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952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라는  

비전 아래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을  

3대 목표로 설정

   여성가족부는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2023년부터 확대·운영

-   2022년 특화상담소를 운영한 10개 시·도에 이어 신규로 세종·울산·전남·충남 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인천과 부산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

에서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사업도 통합하여 지원

   여성가족부는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관계부처 합동 보고

-   이번 방안은 1인가구,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가족형태 다양화에 발맞춘 가족센터  

프로그램 발굴 및 기능 확대로 시설 이용자층을 보다 넓히고, 정부의 대국민 가족서비스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마련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부모,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이 등 돌봄부담이 큰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까지로 확대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21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롭게 지정

-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한 취약계층 창업교육과 일자리 제공,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창의교육 서비스, 한부모·다문화가정 대상 맞춤형 심리미술 교육, 1인 여성가구 대상 

정리·청소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여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여성가족부, 2023년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14개소로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 보고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확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21개 신규 지정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노동·

고용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6인)

2022-12-09

기존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을	강화하여	이미	양성된	국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경력단절	없이	리더급	여성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외	연구현장에서의	연구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	보완(안	제4조제3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의2	및	제17조	신설	등)

건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2022-11-28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를	위해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하되,	그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별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보다	

기여(안	제18조의3	등)

가족·

돌봄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2022-11-29

가정위탁보호의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위탁가정을	선정할	경우	입양기관의	

장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입양대기아동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	

(안	제22조의2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

2022-11-30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	기한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안	제18조의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2022-12-07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이	수료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에	장애아동	돌봄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아동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	또는	청소년부모의	자녀	등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큰	아이들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육아환경	조성(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제13조의2제3호의2	및	제4호의2	신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

2022-12-08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4조제4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22-12-09

현행법상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을	현행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에서	12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50일)로	

연장하고,	반드시	출산	후에	사용하여야	하는	출산전후휴가의	기간도	이에	맞추어	

현행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에서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로	연장하여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의	건강	

회복	및	출산한	자녀의	안정적	육아환경	조성	도모(안	제74조제1항	및	제2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22-12-09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연장하면서	현행법에	따른	

출산휴가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기간을	이에	맞추어	연장(안	제7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22-12-09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기한을	

배우자	출산일부터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의	건강	회복	및	

출산한	자녀의	안정적	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안	제18조의2)

저출산·

고령화

인구정책기본법안

(최종윤의원	등	60인)
2022-11-29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미래	예측성을	높여,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	및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예측되는	변화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대와	지역이	공존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ㆍ경제	정책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기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대체하고	포괄하여,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안	제1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41조까지,	제43조)

젠더

폭력·

안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2022-11-28

불법촬영물에	대하여	증거	조사를	하는	경우	개별	모니터	및	음향장치를	통한	

재생	등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	사적인	비밀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안	제29조제3항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2022-11-28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	등의	조사를	전담하고	신문을	중개하는	전문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피의자ㆍ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경우에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증인신문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성폭력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	최소화(안	제26조의2	신설,	제29조의2	신설,	제30조,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신설,	제41조의2	

신설,	제41조의4	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0인)

2022-11-29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신속히	가능하도록	경찰이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간소화(안	제25조의3제3항	및	제8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2022-11-30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범죄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비밀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근로자가	

상담ㆍ치료	및	수사기관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평온한	근로환경의	조성과	근로자	고용안정에	기여	

(안	제76조의4	신설	등)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2022-11-30

스토킹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해	

보호와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촉진을	돕기	위해	치료명령대상자에	

‘스토킹행위자’	추가(안	제2조의3제4호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3인)

2022-11-30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신상정보	등록제도에서	차량	정보	등록기준을	소유뿐만	

아니라	실제	운행하는	차량으로	확대하고,	등록대상자	점검	수인의무	부과	및	

벌칙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등록대상자	관리의	정확도	향상(안	제43조,	제45조	및	

제5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2022-12-06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보호	강화(안	제56조제1항제2호의4	및	

제57조제4항제4호의2호	신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2022-12-06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안	제29조의3제1항제27호	신설	및	

제29조의4제1항제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2022-12-06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전문강사	위촉	시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한	범죄조회도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안	제29조의3제1항제18호의2	신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2022-12-07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아동	보호	

(안	제10조제2항제26호	신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5인)

2022-12-08

재판의	선고까지	수개월이	소요됨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기간은	각	1개월,	2개월에	불과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과	피의자	신병의	변화에	대한	통지	의무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안	제2조제1호다목,	제3조제1호,	제5조제6항,	제8조제4항,	제9조제5항	

단서,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2022-12-09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	조치	사항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안	제3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2022-12-09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성폭력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서	피해자	두텁게	보호	

(안	제5조의4제1항	후단	및	제30조제2항	신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

2022-12-09

여성가족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여성폭력	관련	사건신고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통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	방지(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

2022-12-09

직접	통화하지	않고	추후	부재중	전화를	확인한	경우라도,	이러한	전화	

시도가	지속ㆍ반복되면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줄	수	있으므로	

스토킹행위에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	보완	

(안	제2조제1호)

법·계획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022-12-09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있지만,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으로	한정(안	제15조의2)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KWDI	연구보고서]	

청소년	성교육	수요조사	연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11.29 연합뉴스 [그래픽]	청소년	‘성	교육’	설문조사	결과
https://www.yna.co.kr/view/

GYH20221129000300044?input=1363m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12.01

뉴스1 여가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위한	공청회	개최 https://www.news1.kr/articles/4881033

뉴시스 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여가부	공청회	개최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30_0002

106819&cID=10201&pID=10200

여성신문 여가부,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등	새	정부	주요	과제로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30233

연합뉴스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채용부터	퇴직까지	남녀직원	성비	공개(종합)
https://www.yna.co.kr/view/

AKR20221130127351530?input=1195m

헤럴드경제 향후	5년	갈	양성평등	정책	모색…여가부,	양성평등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http://news.heraldcorp.com/

view.php?ud=20221201000074

파이낸셜뉴스 여가부,	성별	근로	공시제	추진…양성평등	계획	공청회	개최
https://www.fnnews.com/

news/202212010901444465

YTN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채용부터	퇴직까지	남녀직원	성비	공개
https://www.ytn.co.kr/_

ln/0103_202212011724201949

2022년	여성관리자패널조사	

학술대회
12.5 한국일보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31%	덜	받아...임금격차	OECD	1위	불명예	계속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

A2022120415280000221?did=NA

[제14차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협력포럼]	

성평등한	회복을	위한	파트너십: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얻은	

교훈에	대한	지역적	논의

12.5 여성신문 코로나19	이후	성평등한	재난	회복	위한	방안은?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30366

12.6 BBS	NEWS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평등한	재난	회복	국제적	공조는?
http://news.bbsi.co.kr/news/

articleView.html?idxno=3091157

적극적	조치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12.9

연합뉴스 여성	우대조치	인지도	男	>	女…‘동의한다’	응답은	女가	더	많아
https://www.yna.co.kr/view/

AKR20221209042000530?input=1195m

서울신문 여성	우대	조치,	여성보다	남성이	더	잘	안다…왜?
https://www.seoul.co.kr/news/

newsView.php?id=20221209500064

이데일리 청년	남성들	“우리사회	남성에게	불평등해	여성할당제	반대한다”
https://www.edaily.co.kr/news/

read?newsId=02023766632556880

헤럴드경제 “가부장적일수록	여성	우대	주장”…	의외의	설문	결과	이유는?
http://news.heraldcorp.com/

view.php?ud=20221209000413

12.11 여성신문 “국민	10명	중	6명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	모른다”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30522

유관기관 연구동향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 실태와 대응과제(육아정책연구소)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 실태를 파악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방안 모색

돌봄 서비스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입법적 쟁점을  

살피고, 법적 개선 과제 모색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12.4

연합뉴스 한국,	지난해도	남녀	임금격차	OECD	1위…여성이	31.1%	덜받아

김난주	연구위원

https://www.yna.co.kr/view/

AKR20221202068600530?input=1195m

세계일보 한국	男女	임금	격차	26년째	OECD	1위…여성·노동계	“경력	단절·연공	서열제	탓”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04501492

한국경제TV 韓	남녀	임금격차	OECD	1위…여성이	31.1%	적어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

=A202212040016&t=NN

서울신문 같은	일	하면서	돈	적게	받는	韓여성…임금격차	또	OECD	1위
https://www.seoul.co.kr/news/

newsView.php?id=20221204500049

 참고자료   

-	 	[육아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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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Count=10&viewPage=1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아이돌봄과 교육의 유기적인 통합방향을 검토하고, 독일 사례에서  

구체적 대안을 확인하고자 ‘돌봄과 교육 –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와 논의’에 대한 제131차 

양성평등정책포럼 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평등한 회복을 촉진하고, 향후 위기상황이  

다시 발생했을 경우 의사결정 및 대응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성평등한 회복을 위한 파트너십: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얻은 교훈에 대한 지역적 논의’를 

주제로 제14차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협력포럼 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적극적 조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만 18세~69세 

성인 남녀 1,8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발표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30316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30317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30330

교육과 돌봄의 단절을 넘어 통합적 돌봄이 이루어지는 학교로(12.5)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성평등한 재난 회복을 위한 국제적 공조 절실(12.6)

   국민 10명 중 6명,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 모른다고 응답 청년 남성, 공정성보다 ‘남성 불평등’  

인식이 적극적 조치 동의에 영향(12.9)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plaza/press.do

보도자료

 참고자료   

-	 	[힌국법제연구원	<법연>,	

2022.12.10]	

https://www.klri.re.kr/kor/journal/

Z/78/view.do

초고령사회의 돌봄서비스로서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